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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항만산업에서의 친환경기술과 공공정책

김승렬
강원대학교 글로벌인재학부

Eco-technology and public policy of the international port industry 

Seung-Leul Kim
Division of Global Human Resources, Gwangwon National University

요  약  본 연구는 항만오염을 고려한 국제경쟁모형에서 항만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의 도입이 국제경쟁과 사회후
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특히, 두 국가 간 항만경쟁모형을 통해 친환경기술의 오염저감정도가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술 도입 전략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사용료와 환경세는 국영화
보다 민영화일 때 더 높다. 둘째, 항만에 친환경시설이 도입될 때, 관세정책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일 
때 가장 높고,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영화일 때 가장 높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윤은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이 
국영화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항만의 운영방식과 친환경기술 도입에 대한 전략
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항만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와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높은 후생 수준에 달성될 수 있으며, 오염저감효과가 비교적 크다면, 국영화 정책 아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경쟁에서 정부는 환경시설의 오염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
술의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the strategic relation between port privatization policy and the introduction
of eco-technology in an international competition model regarding port pollution. In particular, this port
competition model between two countries analyzed the effect of the degree of pollution reduction from
eco-technology on port privatization policies and eco-technology introduction strategie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ort fees and emission taxes are higher from privatization compared to 
nationalization. Second, when eco-technology is introduced in a port, tariffs are highest in a privatized 
port if pollution reduction is moderate, but tariffs are highest in a nationalized port if the pollution 
reduction effect is large. Third, the profit of domestic firms is greater from privatization than from 
nationalization, regardless of the pollution reduction effect. Finally, with consideration for social welfare,
operation of a port and its eco-technology strategy differ depending on the degree of the pollution 
reduction. For a domestic port, if the pollution reduction effect is moderate, privatization of the port 
and introduction of eco-technology can be attained at the highest welfare level, and if the pollution 
reduction effect is relatively large,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eco-technology with nationalization of the 
port. Therefore, in international port competition, governments should decide on privatization of ports
and the introduction of eco-technology while considering the pollution reduction effect.

Keywords : Port Privatization, Port Nationalization, Eco-technology, Emission Tax, International 
Compet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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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세계교역의 증대로 공항 및 항만의 국제화물 물
동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016년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 이후 물동량 최고치인 271만톤을 기록하였고, 
이는 국제공항협의회(Airport Council International)
에 가입된 세계 177개 국가의 1,861개 공항 중 세계 2
위 규모이다. 한편, 해상물동량의 경우 부산항은 2017년 
개항 이후 처음으로 연간 물동량 2천만TEU시대를 열었
고, 홍콩항을 제치고 세계 항만 중 5위에 올라섰다. 우리
나라의 항만은 세계 최대규모로 국가 경제 및 지역 경제
활동의 중심지로 성장하고 있다. 한편 항만 거점지역의 
성장과 국제화물의 증가는 지구온난화 문제와 항만 주변 
지역에 환경오염의 주된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국제
해사기구(International Maritime Organization)의 
2014년 연구결과에 따르면, 세계 온실가스(CO2, NOx 
및 SO2 포함)배출량의 상당한 비중을 해상운송이 차지
하고 있으며, 2012년 기준 세계 이산화탄소 배출량
(CO2)의 약 2.2% 수준으로 선박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
물(NOx)와 이산화황(SO2)이 각각 전 세계 배출량의 
15%와 4~9%를 차지한다고 보고하고 있다. 특히 항만에 
정박한 선박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량이 항만에서 발생
되는 오염배출량보다 약 10배에 달하는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1]. 우리나라의 경우도,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
과에 따르면 부산과 인천지역의 대기오염이 내륙지역에 
비해 더 심각하며, 항만도시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의 
주된 요인은 선박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부산지역 
미세먼지의 51.4%가 선박에서 발생하며, 울산과 인천에
서도 각각 18.7%와 14.1%를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이 항만과 선박에서 발생하는 오염이 심각해짐
에 따라 국제적으로 환경오염에 대한 규제강화와 각종 
조치들이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항구는 도시 
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선박의 대기오염원 배출은 항구와 
지역사회에 공중보건 및 생태계 오염 등의 영향을 미치
고 있으며, 특히 선박에서 배출된 배기가스는 암, 천식, 
호흡기질환, 심장질환, 폐암 등 인체에 치명적인 질병을 
발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최근 국제해사기구(IMO)는 
선박의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배출규제협약을 국제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 미국, 유럽연합 등 환경 선진국
들은 국제기준보다 높은 배출기준을 설정하여 환경오염
을 적극적으로 방지하고 있다.

이미 선진국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에서는 선박이나 
항만에 대한 환경 친화적 프로그램과 정책[2]을 시행하기 

시작하였다. 예로, 미국의 LA항과 롱비치항에서는 대기
오염 감소를 위해 ‘육상전원공급시설’ 개발 및 설치를 법
률로 강제화하였으며, 유럽연합에서도 오는 2025년까지 
모든 항만과 선박에 연료 전환 장치 또는 오염저감 배출 
장비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세계적으로 해상운송산업
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배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의 경우 인천항만공사를 중심으로 항만
의 대기오염 물질 발생을 크게 줄일 수 있는 오염저감기
술인 ‘육상전원공급시설’의 핵심 장치를 해외로부터 수
입하고 있으며, 국산화를 위한 기술개발에 노력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제적으로 항만의 환경문제가 날로 심각해
지고 환경규제가 강화되는 상황에서 항만과 선박에 오염
배출을 감축하는 환경시설의 적용이 세계 주요 항만 간
의 경쟁에 미치는 효과와 기존의 환경정책과 비교하는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또한, 오염저감기술
의 개발과 적용에 관한 연구는 지구 환경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중요한 하나의 방안이며,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
고 국제경쟁력과 사회 후생증진을 위해 공공 정책적으로 
다양한 검토가 필요하다.

지금까지 항만 민영화와 관련된 기존 연구를 살펴보
면, 비용 효율성 측면에서 국영항만의 민영화가 효율성 
향상과 교역의 증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지적하였으며
[3,4], 이와 관련된 실증연구에서는 항만의 민영화가 효
율성을 향상시키고 항만 물동량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
였다[5]. 최근 항만과 환경오염를 고려한 연구에서는 국
가 간 차별화된 시장규모를 고려하여 오염세와 민영화정
책의 전략적 관계를 분석하였다[6]. 한편, 지금까지 항만
산업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친환경기술의 도입과 관련
된 분석은 찾아보기 어렵다. 따라서 항만의 오염을 줄이
기 위한 친환경기술의 도입과 항만의 민영화 정책에 관
한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항만사용료의 결정 요인과 
수익성 및 사회후생효과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제 항만경쟁시장에서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의 도입 전략의 정책연관성을 살펴보고 국제
경쟁과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국가적·국제
적으로 바람직한 사회후생 수준에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책 차원에서 많은 정부는 항만의 국제경쟁력을 확보
하기 위한 정책 대안으로 공공 항만의 민영화 또는 조직
화를 고려하고 있다. 기존의 항만 관련 경제학 분야의 연
구는 게임이론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항만의 소유 구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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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비용, 투자, 이익 및 복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분
석하였다[7-11]. 그들은 항만의 민영화가 비용효율성과 
기술효율성 측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기존 연구에서는 항만에서 발생하는 오염 문제를 
고려하지 않았다. 정부와 각국의 항만은 치열한 경쟁상
황에서 항만의 민영화 절차와 인근 지역의 환경오염을 
줄이는 정책수립 또한 중요하다. 한편 민영화와 환경문
제를 다룬 연구는 다음과 같다. 항만의 민영화는 환경 면
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며[12], 공공영역에 의해 
관리되는 것이 환경의 질적 측면에서 바람직함을 보였
다. 한편, 공기업과 사기업이 경쟁하는 혼합시장에서 환
경세가 순수과점시장보다 낮다는 것을 지적하고, 국유화 
아래 환경피해가 더 크다고 설명하였다[13]. 또한, 제품 
차별화시장에서는 차별화 정도는 환경오염에 영향을 미
치며 민영화와 환경오염 간에 상호작용이 있음을 지적하
였다[14-16]. 최근에는 항만의 오염량을 통제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에 일정한 오염세가 부과될 때 국내의 두 항
만의 산출량경쟁 (Cournot)과 가격경쟁 (Bertrand) 경
쟁에 초점을 맞춘 연구가 이루어졌다[1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국의 친환경기술을 갖춘 선진
항만과 경쟁하는 국내 항만의 전략으로 정부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의 도입에 관해 분석한다. 본 연구를 
통해 해외 선진 친환경기술의 도입과 국내 항만의 기술
개발 간의 효과를 분석하고 최적 오염세()와 최적 관세
()를 통해 친환경기술의 오염저감정도()가 국제항만경
쟁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사용료와 환경세는 국영
화보다 민영화일 때 더 높다. 둘째, 항만에 친환경시설이 
도입될 때, 관세정책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
영화일 때 가장 높고,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영화
일 때 가장 높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윤은 오염저감효
과에 관계없이 국영화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마지
막으로, 사회후생을 고려할 때, 항만의 운영방식과 친환
경기술 도입에 대한 전략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경쟁에서 정부는 환경시설
의 오염저감효과를 고려하여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
술의 도입을 결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제2장에서 분석을 위한 항만경쟁의 
기본모형을 제시하고, 제3장에서는 민영화와 친환경기술
의 도입에 대해 4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제4장에서는 각
각의 정책의 균형결과를 비교한다. 제5장에서는 항만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에 대한 내생적 게임의 균형을 
살펴본다. 끝으로 제6장에서는 결론을 제시한다. 

2. 모형

두 국가의 항만경쟁모형으로 국내 항만은 국유화로 운
영되고 있으며, 경쟁국의 항만은 민영화와 친환경시설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하자. 항만을 통해 상품을 수출입
하는 국가(자국) 와 국가(외국)에는 동질한 상품을 생산
하는 각각 하나의 사기업이 있으며, 각 국가에 위치한 상
품을 생산하는 사기업들은 국내와 해외로 항만을 통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으며, 항만을 이용할 때는 항만 사
용료( )와 운송료( )가 발생된다. 이때 각 항만은 수출
입 과정에서 오염이 발생하며, 정부는 발생하는 오염량
에 대해 항만에 오염세를 부과하고 있다고 가정한다. 항
만이 친환경기술을 보유하는 경우 오염저감정도 만큼  
총오염량에서 오염을 감소하며, 범위는    으로, 
외생변수로 가정한다. 이때 각 국가의 시장수요함수는 
    과   인 선형함수로 주어져 있고, 각 
국가의 상품 총소비량은    와    이
며, 


는 국가의 기업이 상품을 생산하여 국내

에 공급하는 생산량을 의미하고, 


는 국가의 기
업으로부터 국가에 수입되는 공급량을 의미한다. 소
비자 잉여는 

 
로 정의된다. 분석의 편리를 

위해 기업의 생산비용과 운송료( )는 0으로 가정한다. 
또한, 항만에서 발생되는 오염함수는   


 

으로 상품의 수출입이 증가하면 각 국가의 오염은 증가
한다. 한편 두 국가의 각 정부는 항만을 통해 거래되는 
수출입량에 비례하여 일정한 오염세()와 관세()를 부과
하며, 이때, 각 정부의 오염세와 관세수입은 


 



과 이 된다. 

각 국가에서 동질한 상품을 생산하는 기업 의 이윤함
수는 다음과 같다.


 







  (1)
다음으로, 친환경기술을 갖추지 않은 항만와 친환경

기술 시설을 갖춘 항만의 각 이윤함수는 다음과 같다.


 





  


 





 (2)
항만운영의 경우, 국가는 국가 또는 민간이 운영할 

수 있으며, 국가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다. 친환경시설을 
갖춘 항만의 경우는 물동량의 오염저감정도()에따라 항
만의 오염량을 줄일 수 있다. 한편, 국가가 항만을 운영
하는 경우는 사회 전체의 후생을 극대화하는 항만사용료
( )를 선택한다. 사회 전체의 후생은 각국의 소비자 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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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기업이윤, 항만수입, 관세수입, 환경세 수입의 합에서 
환경오염피해액을 뺀 값으로 정의된다.


 







 (3)

3. 모형분석

본 장에서는 민영화된 친환경시설을 갖춘 국(외국)과 
경쟁하는 국(자국)의 민영화와 친환경시설 도입에 따른 
3가지 정책을 분석한다. 국가가 ① 항만 국유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NT case), ② 항만 국유화 정책과 친환
경시설 도입한 경우 (ET case), ③ 항만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PT case), ④ 항만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
시설 도입한 경우 (TT case)로 각각 나누어 분석한다. 

본 모형은 3단계 게임으로 1단계에는 각 정부가 오염
세()와 관세() 수준을 결정하며, 2단계에는 각국의 항
만은 항만사용료( )를 결정한다. 마지막 3단계에서는 각
국의 기업들은 상품의 국내 판매량과 수출량을 동시에 
결정하고 경쟁기업과 꾸르노 경쟁을 한다. 게임의 균형은 
후방 귀납법으로 부분게임완전균형(Subgame Perfect 
Nash Equilibrium)을 구한다.

먼저, 3단계에 각국의 기업은 국내와 외국에 공급할 
생산량을 결정하며, Eq. (3)의 일계조건을 통해 구한 각
국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




   , 


    (4)

두 국가의 기업에서 생산하는 생산량은 항만사용료 

와 에 따라 결정되며, 항만사용료가 증가하면, 국내 공
급량이 증가하며, 수출량은 감소한다. 3단계에서 결정되
는 각 기업의 균형생산량은 4가지 정책에서 Eq. (4)와 같
다. 

다음 2단계에서는 각국 항만의 목적함수에 따라 항만
사용료를 결정하며 다르게 나타나므로 각 정책에 따라 
구분하여 분석한다.

3.1 항만 국영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NT)
이제 국의 국영항만에서는 Eq. (3)의 사회 후생을 고

려하여 를 결정하며, 국의 민영항만은 Eq. (2)  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를 결정한다. 각국의 항만사용
료에 대한 최적 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 

   


    (5)

따라서 각국의 균형 항만사용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


  


   (6)

이제, 1단계에서 각국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
와 최적 환경세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 
 

 ,


   , 

 
 

   (7)

두 국가 간 관세를 비교하면, 
 

 로 항만을 정
부가 운영하는 경우 수입량에 대해 더 높은 관세를 부과
하는 한편, 환경세의 경우는 친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항만의 국가에서 오히려 낮은 환경세를 부과한다
(

 
 ). 

위의 균형값을 이용하여 구한 균형가격과 생산량은 다
음과 같다.


 

 , 
 

 ,


 

 , 
 

 ,


 

 , 
 



상품의 가격은 
 

  이며, 공급량을 비교하면 

 

 
 

  순서로 국가별 기업의 총생사량
은 

 
 로 나타났다.

다음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낸다.


 



   ,


 



  

기업의 이윤은 
 

 로 국의 기업이 더 많은 이
윤을 얻는다.

항만의 균형 항만사용료와 항만수입은 다음과 같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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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국가의 항만의 사용료는 
 

 로 친환경시설
을 갖춘 민영항만이 더 높으며, 수입 또한 더 크다 
(

 
 ).

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8)

사회후생을 비교하면 친환경시설 갖춘 민영화된 항만을 
운영하는 국이 더 높은 후생에 달성된다.(

 
 ).

3.2 국영화 정책과 친환경시설 도입의 경우 (ET)
이제 국의 국영항만에 오염을 저감하는 친환경시설

을 도입하는 경우의 균형을 살펴보자. 즉, Eq. (3)의 사회
후생을 고려하여 를 결정하고, 오염저감 효과 만큼 환
경세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따라서 각국의 균형 항만사용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위의 결과에 따르면, 각국의 항만사용료는 관세와 음
의 관계에 있으며, 환경세는 국에는 음의 관계에 있는 
반면 국은 양의 관계에 있다. 

이제, 1단계에서 각국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
와 최적 환경세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 


 

  ,


  ,     


 

  

  (9)

관세의 경우 국영항만을 운영하는 국가가 더 높게 부
과되며(

 
 ), 환경세의 경우는 국영항만을 운영하

는 국가는 더 낮게 설정한다. (
 

 ). 이는 국가가 
결정하는 관세와 환경세는 대체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위의 균형값을 이용하여 구한 균형가격과 생산량은 다
음과 같다.


 

  , 


 

  ,


 

  , 


 

  ,


 

 ,


 



두 국가의 생산량을 비교하면, 항만을 국영화로 운영
하는 국 기업의 국내 공급량, 수출량 모두 국의 생산량
보다 크며(

 
 

 
 ), 상품의 가격은 국의 

경우 더 낮다(
 

 ). 따라서, 두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총공급량은 국이 더 많다(

 
 ). 

다음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낸다.


 

 




 

 







 

 




 

 






기업의 이윤은 민영항만보다 국영항만을 운영하는 경
우 상품의 생산량이 증가하여 기업의 이윤이 더 크며 항
만의 오염저감효과 가 증가하면 기업의 수입은 점점 감
소한다 (

 
 ).

항만의 균형 항만사용료와 항만수입은 다음과 같다. 


 

   , 


 

  ,


 






 
  






,


 





항만사용료는 민영화의 경우 더 크며(
 

 ), 오
염저감효과가 증가하면 항만사용료 감소한다. 한편, 항
만수입은 오염저감효과가 작은 경우( ) 국영화된 
항만을 운영하는 경우 더 크며, 오염저감효과가 크면
( ), 민영화로 운영되는 경우 더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국제 항만산업에서의 친환경기술과 공공정책

75


 

 




 

 






(10)

마지막으로 사회후생은 민영항만에 친환경시설을 갖
춘 경우 더 크다. (

 
 ).

3.3 항만 민영화 정책을 실시하는 경우 (PT)
이제 국의 정부는 항만 민영화 정책을 실시한다고 가

정하자. 국은 Eq. (2)의  을 국은 Eq. (2)의  를 극
대화하는과 를 결정한다. 각국의 항만사용료에 대한 
최적반응함수는 다음과 같다. 




  








,




  








 

따라서 각국의 균형 항만사용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


  










위의 결과에 따르면, 항만사용료는 관세에 음(-)의 방
향으로 작용하며 환경세의 경우 자국의 환경세에는 양
(+)의 관계에 있으며, 반면 경쟁국의 환경세에는 음(-)의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제, 1단계서 각국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와 
최적 환경세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 


 

 ,


 

 (11)

관세의 경우 두 국가가 같으며, 환경세의 경우는 환경
시설을 갖추지 못한 항만이 더 높다(

 
 ).

위의 균형 값을 이용하여 구한 균형가격과 생산량은 
다음과 같다.


  

 

 ,


  

 

 , 
  

 



두 국가가 민영항만을 운영하는 경우 상품가격은 같으
며, 각각의 국내 공급량과 수출량은 같고, 수출량보다는 
국내 공급량이 많다(

  
 

  
 ). 따라서, 두 

국가에서 생산되는 상품의 총공급량은 같다(
  

 ).

다음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낸다.


  

 

  

항만의 균형 항만사용료와 항만수입은 다음과 같다. 


 

 , 
 

 ,


  

 



항만사용료는 환경시설이 없는 항만이 더 높으며
(

 
 ), 항만수입은 같다. 이는 오염저감시설을 갖

추지 않은 항만은 오염을 줄이기 위해 정부가 높은 환경
세를 부과하고, 이는 항만사용료를 높이는 작용을 한다.

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12)

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은 친환경시설을 갖추지 않은 항
만이 오히려 크다(

 
 ).

3.4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시설 도입의 경우 (TT)
이제 두 국가 와 는 민영화된 항만에 친환경시설을 

갖추고 경쟁하는 경우를 고려하자. 각 항만은 Eq. (2) 

의 이윤함수를 극대화하는 와를 각각 결정한다. 따라
서 각국의 균형 항만사용료는 각각 다음과 같다.


  

  










이제, 1단계서 각국은 후생을 극대화하는 최적 관세와 
최적 환경세를 결정하며, 다음과 같다.


  

 

 ,


  

 

 (13)

위의 균형값을 이용하여 구한 균형가격과 생산량은 다
음과 같다.


  

 

 , 


  

 

 , 
  

 



다음은 각 기업의 이윤을 나타낸다.


  

 

  

항만의 균형 항만사용료와 항만수입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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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14)

이 경우 두 국가 간 균형 값은 모두 동일하다.

4. 분석결과

다음으로 앞 장에서 구한 두 국가의 항만운영방식과 
친환경기술 도입에 관한 결과를 비교해보자. 다음 설명
된 Lemma와 정리는 값에 대한 각 균형의 간단한 비교 
결과로서 증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Lemma 1. 항만사용료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

(ii) 


 이면, 







 
 ≥



위의 결과는 항만을 민간이 운영하는 경우 항만사용료
가 가장 높고,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 항만사용료가 낮음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친환경시설을 보유하지 않은 국
내 항만은 민영화를 선택한 경우 가장 높은 항만사용료
를 부과한다. 한편, 외국의 민영항만은 오염저감효과

정도에 따라 낮으면, 상대국(국)이 국영항만에 환경시설
을 도입하여 운영되는 경우 항만사용료가 높고, 오염저
감효과가 크다면, 상대국(국)이 국영화와 더불어 친환경
시설을 갖추는 경우가 가장 높은 항만사용료를 부과한
다. 이는 국내 항만을 국가가 운영하는 경우 낮은 항만사
용료로 인해 국내항만의 물동량이 증가하므로 교역과정
에서 외국항만의 수입물량은 증가하고 이윤극대화를 위
해 높은 항만사용료를 설정한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의 
운영방식의 차이와 친환경시설의 도입이 항만사용료에 
영향을 미친다.  

Lemma 2. 환경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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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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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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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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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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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Lemma 2에 따르면, 환경세는 오염저감효과()에 영
향을 받으며, 항만의 운영방식은 환경세에 영향을 미친
다. 국내의 경우 오염저감효과가 작으면( ) 항만을 
국영화한 경우 오염세가 가장 낮으며, 민영화인 경우 오
염세가 가장 높다. 한편, 오염저감효과가 큰 경우에는 친
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오염세가 가장 낮다. 외국항만의 
경우는 국 항만이 국영으로 운영되면 낮은 항만사용료
로 인해 수출입물동량이 증가하고 이로 인한 국의 항만
오염이 증가하므로, 국은 높은 환경세를 설정하여 오염
피해액을 줄일 수 있다.

Lemma 3. 관세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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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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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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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관세의 경우, 오염저감효과가   이면 국내 항만
에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을 도입하는 경우 가장 높
고,  이면, 국영화된 항만에 친환경시설을 도입한 
경우 가장 높다. 또한, 국영화된 항만을 운영하며 해외 
친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가장 낮은 관세를 부과한다. 외
국 항만의 경우는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이 친환경시설
을 갖춘 민영화된 항만과 경쟁할 때 가장 높은 관세를 부
과한다. 

관세는 두 국가의 교역량에 영향을 주며 관세의 증가
는 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져 수출보다는 국내공급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항만이 국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수
출을 증대시키기 위해 정부는 낮은 관세를 부과하고, 민
영으로 운영되는 경우 높은 국내 항만사용료가 높아 상
품의 가격을 상승시키므로 국내상품의 경쟁력을 위해 수
입품에 높은 관세를 부과한다. 한편 항만의 오염저감효
과가 커지면, 환경세는 낮아지고, 항만사용료를 하락시
켜 물동량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증가한 물동량에 정부
는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관세수입을 높일 수 있다. 따라
서, 정부는 사회 후생을 극대화하기 위한 오염피해액과 
관세수입을 조정하며, 국가 간 항만사용료에 대한 전략
적인 관계를 반영하여 환경세와 관세를 결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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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mma 4.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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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면, 
 

 
 

 ,
      이면, 

 
 

 
 ,

     이면, 
 

 
 



두 국가 간 총생산량을 비교하면, 국내 항만의 경우 
국영항만에 친환경기술을 도입한 경우 가장 많은 상품을 
생산하며, 외국항만의 경우는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내 항만이 친환경기술을 갖추고 국영으로 운영될 때 
생산량이 가장 많으며, 그 외에는 친환경기술과 함께 민
영으로 운영될 때 가장 크다. 이는 국영항만의 경우 정부
가 항만의 사용료를 낮게 설정하기 때문에 상품의 수출
량이 증가하게 되고, 여기에 친환경시설을 갖춘 경우 항
만사용료를 더욱 하락시켜 총생산량은 증가하게 된다.

Lemma 5. 균형가격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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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
     이면, 

 
 

 
 ,

(ii) 
 

 
 

 .

상품의 가격은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이 국내 항만이 
민영화 정책을 선택한 경우 가장 높으며, 외국의 상품가
격은 국내 항만이 국영화 정책을 선택할 때 가장 높다. 
민영화된 항만인 경우 항만사용료가 높기 때문에 기업의 
상품 수출입량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공급량은 줄어 가
격상승에 영향을 미친다. Czerny et al. (2014) 또한 항
만 민영화는 기업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상품의 
가격상승을 유발하게 됨을 지적하였다. 한편, 상품의 가
격은 외국의 오염저감효과 가 증가함에 따라 공급이 증
가하여 상품의 가격하락을 가져온다. 따라서, 국내 항만
이 친환경시설을 갖추는 경우 상품의 가격은 가장 낮다.

정리 1. 기업의 이윤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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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
     이면, 

 
 

 
 .

(ii) 
 

 
 



기업의 이윤은 국내 항만의 경우 외국 항만의 오염저

감효과에 관계없이 국영화 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이는 항만 민영화로 높아진 항만사용료는 국내 기업의 
비용증가로 작용하여 수출을 감소시킨 반면 국내 공급량
을 증가시켜 가격은 하락되고 이윤을 높이는 결과를 가
져온다. 한편 외국 기업은 국내항만이 국영화 일 때 국내
항만의 낮아진 항만사용료로 인해 수출량을 크게 증가시
켜 이윤을 극대화 할 수 있다. 

정리 2. 항만의 수입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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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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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

(ii) 


 이면, 

 







 
   

국내 항만의 수입은 외국 항만의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국영화를 유지하는 경우 가장 큰 수입을 
얻을 수 있으며, 오염저감효과가 크다면 민영화와 함께 
친환경기술을 도입할 때 가장 높다.  반면, 외국 항만은 
국내 항만이 친환경시설을 도입하고 국영운영 될 때 가
장 많은 항만수입을 얻을 수 있다. 한편, 국내 항만이 민
영화 정책을 선택할 때 두 국가는 모두 낮은 수입을 얻는
다. 항만의 수입은 항만사용료, 관세, 환경세, 물동량에 
따라 결정되며, 국내항만이 국영화를 선택하는 경우 정
부는 낮은 관세와 환경세를 부과함으로써 수출을 증가시
켜 항만수입을 높이는 데 영향을 준다.

정리 3. 사회 후생수준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i)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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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면,
 

 
 

 ,
    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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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면, 

 







 
 .

사회후생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와 항만의 운영방식
에 따라 두 국가의 사회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
항만의 경우 오염저감효과가  이면, 민영화와 친
환경시설을 도입하여 운영하는 경우 가장 높은 후생 수
준에 달성 될 수 있으며,   이면, 국영화 정책아
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할 때 가장 높은 후생수준을 달성
할 수 있다. 이는 오염저감효과가 커지면, 국영화를 통해 
항만사용료를 낮춰 국내의 수출입량을 증가시키고, 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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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에 대해 높은 관세를 부과하여 정부수입을 증가시켜 
사회 후생을 높인다. 한편, 외국 항만의 경우는 국내 항
만이 국영화 정책아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할 때 높은 후
생을 얻는다. 따라서, 두 국가 간 항만운영 방식과 오염
저감기술의 차이는 사회후생 수준에 영향을 미친다. 결
론적으로 외국의 선진항만과 경쟁에서는 친환경시설의 
오염저감정도와 항만의 운영방식은 사회후생에 영향을 
미친다.

5. 항만정책의 내생적 선택 게임

마지막으로, 두 국가 간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시설 도
입의 전략적 상황을 내생적 선택 게임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자국의 전략은 국영화 또는 민영화, 친환경시설 도
입의 유무에 따라 4가지 전략이 가능하며, 외국항만은 
민영화된 상황에서 친환경시설의 도입 유무에 따라 2가
지 전략이 선택 가능하다. 외국 항만이 친환경기술을 갖
추지 않을 때의 사회후생은 앞에서 구한 외국의 후생수
준에   을 대입하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


  

  , 
  



그러면, 각 정부의 선택게임으로 자국은 {국영화, 국영
화와 친환경시설 도입, 민영화, 민영화와 친환경시설 도
입} 전략을 외국은 {민영화, 친환경기술 도입}의 전략이 
가능할 때의 선택균형을 살펴보자. 이에 대한 두 국가 간 
전략형 게임은 다음과 같다. 

Country i / j Privatization Privatization
with Eco-tech

Nationalization 


  




Nationalization
with Eco-tech 


  




Privatization 


 




Privatization
with Eco-tech 


 




Table 1. Endogenous Choice Game of Port Policy

위 게임의 균형을 구하기 위해, 각국의 전략에 대한 
후생수준을 살펴보자. 국(외국)의 경우 국(자국)의 전략
에 관계없이 

 
, 

 
, 

 
, 


 

 이므로, 항만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을 도입
하는 것이 강우월전략이다. 다음 국의 경우는 정리3에 
따르면, 오염저감효과에 따라    이면, 항만 민영
화와 친환경시설 도입 전략을 선택하고,  이면, 
국영화와 친환경시설 도입 전략을 선택한다. 위의 결과 
두 국가 간 내생적 선택 게임에서는 각 국이 소유한 항만의 
오염저감에 대한 기술적 차이와 민영화 정책이 균형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위의 게임에서 2개의 균형이 존재

하며, 오염저감효과가 작으면 ( ), {


 }이 

선택되며, 오염저감효과가 크면( ), {


 } 
전략이 균형이 된다. 따라서 국내 항만의 경우 외국의 친
환경 민영항만과 경쟁하는 경우 오염저감효과의 정도가 
작은 경우는 민영화 전략을 통해 항만사용료를 높이고 
친환경시설을 도입하여 외국항만과 경쟁하는 것이 바람
직하며, 오염저감효과가 큰 경우에는 민영화보다 국영화 
정책을 고려하며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사회 후생
을 높일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항만에 오염을 저감하는 
친환경기술 도입 문제를 다루지 않은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를 보인다. 그 이유는 항만시설의 오염저감효과가 
큰 경우 친환경시설의 도입으로 인해 낮은 환경세를 부
과하여 항만이 부담하는 환경세 지출 감소와 항만 국영
화를 통해 항만사용료를 낮추어 국내 상품 수출량과 외
국으로부터의 수입량 증가를 이끌어 항만의 수입은 증가
되고, 정부는 전략적으로 수입량에 대해 관세를 조정하
여 후생을 증대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은 항만사용료의 
하락으로 상품 수출량을 늘리며, 공급량의 증가로 상품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이윤은 감소하게 된다. 그러나, 환
경세와 관세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정책을 배제한 [8]의 
연구에서는 국제경쟁에 놓여있는 두 국가의 항만 경쟁에
서 민영화는 가속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러한 정책 선택
은 두 국가에게 사회후생의 감소를 가져온다고 설명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환경오염에 따른 오염세 및 
관세와 친환경시설의 도입에 관한 정부의 선택을 전략적
으로 반영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6. 결론

본 연구는 항만오염을 고려한 국제경쟁모형에서 항만
의 민영화 정책과 친환경기술의 도입이 국제경쟁과 사회
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사용료와 환경세는 국영화보다 민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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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때 더 높다. 둘째, 항만에 친환경시설이 도입될 때, 관
세정책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일 때 가
장 높고, 오염저감효과가 매우 크면, 국영화일 때 가장 
높다. 셋째, 국내 기업의 이윤은 오염저감효과에 관계없
이 국영화보다 민영화인 경우 더 크다. 마지막으로, 사회
후생을 고려할 때, 항만의 운영방식과 친환경기술 도입
에 대한 전략은 오염저감효과의 크기에 따라 다르다. 즉, 
국내항만은 오염저감효과가 보통수준이면, 민영화와 친
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가장 높은 후생수준에 달성될 
수 있으며, 오염저감효과가 비교적 크다면, 국영화 정책 
아래 친환경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국가 간 항만경쟁에서 정부는 환경시설의 오염저감효과
를 고려하여 항만의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의 도입을 결정
해야 한다. 

특히 2050 탄소중립을 추진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
우 항만의 수출입양의 증가로 인해 발생되는 심각한 환
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환경정책 및 산업정책을 포
함한 종합적인 효과에 대한 실증분석이 요구되며, 현재 
추진 중인 항만의 친환경기술 도입 및 개발이 국내 항만 
경쟁력과 사회후생을 높일 수 있도록 환경정책 및 산업
정책의 복합적인 효과를 고려한 지속 가능한 정책수립이 
필요하다. 이와 더불어 항만의 경쟁력 확보와 사회 후생
의 증진을 위해서 선진항만의 운영방식인 항만의 민영화 
정책에 대한 검토 또한 필요한 시기이다.

연구의 한계로는 정부의 항만 민영화와 친환경기술의 
도입 또는 개발과정에서 발생되는 연구개발비용과 사회
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은 점이며, 이러한 부분을 고려하
여 R&D 투자를 반영한 경쟁모형, 라이선싱 모형으로 확
장이 가능하며, 또한 국가 간 기술 공유가 가능할 때 항
만의 민영화 전략과 상품 차별화시장에서의 경쟁모형도 
향후 중요한 연구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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